
이 논문은 현재 도시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금융화(financializa-

tion)’ 개념을 활용하여 2010년 이후 영국의 주요 주택정책으로 등장한 부담 가능

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using programme)을 분석하고자 한다.

금융화는 자본축적 과정에서 ‘생산 없는 이익’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자본주의

의 진화 과정으로 세계화와 더불어 오늘날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유용한 분석적 

틀을 제공한다. 금융화는 전통적으로 비영리·비금융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사회 

각 분야의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영국 정부의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의 금융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국 정

부는 복지예산 감축과 자가 소유의 확대를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개편하고 있으

며, 이 과정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부담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민간영역, 지방

정부 등으로 전가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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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7년 6월 14일 새벽 런던 서부의 부촌 지역인 켄징턴 첼시 구에서 

발생한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에 대한 영국 정부의 실망스러운 대처는 

‘영국판 세월호’ 사태로까지 비유될 만큼 오늘날 영국 공공임대주택 정

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례였다(Guardian, 2017a; 

2017b). 현재 영국에서는 이를 계기로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이와 

관련한 도시정책에 대한 비판적 토론이 왕성하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2010년 보수당 중심의 연립정권의 출범 이후 ‘큰 사회론(Big Society)’과 

‘지방주권(Localism)’이란 명목으로 진행 중인 공공임대주택 분야의 개혁

이 지방 분권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에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한

다는 정부의 미사여구와 달리 영국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전방위적

으로 위협하는 정책으로 작동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립정권의 주요 이념으로 등장한 

‘큰 사회론’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유범상(2012)에 따르면 큰 

사회론은 신노동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2010년 이래 캐머런(David 

Cameron) 전 총리 주도로 추진한 진보적 보수주의로, 신노동당의 ‘제3의 

길’과 유사한 신자유주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두 이념 모두 복

지국가의 해체와 이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으나, 큰 사회론은 그 이념의 실행 주체에서 제3의 길

과 큰 차이를 보인다. 신노동당은 시민사회의 육성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반면, 연립정권의 큰 사회론은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이를 대체할 사회적 기업 및 사회행동을 지원

하며, 지역사회의 공동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였다(유범상, 

2012). 이러한 이념은 ｢지방주권법(Localism Act 2011)｣을 통해 본격화되었

는데, 이 법은 지역사회가 참여적 도시계획(Neighbourhood Planning)을 통해 

지역의 토지 이용과 공공서비스 공급을 직접 계획하고, 주택조합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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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영역의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한편, 협동조합주택 등 지역공

동체가 직접 공급하고 소유하는 주택사업을 장려하였다(McKee, 2015).

큰 사회론과 지방주권법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연립정권의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특징은 오도영 외(2015)와 진미

윤·김수현(2017) 등에서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그 변화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공급의 촉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 

주택의 자가 보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공공임대

주택의 개념을 확대시켜 수요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며, 중앙정

부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역할을 지방정부 및 민간영역에 완전

히 이양하는 것을 들 수 있다(오도영 외, 2015; 진미윤·김수현, 2017). 특히 

이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부담 가능 임대주택

(affordable rent)’ 개념을 도입하여 공공임대주택 운영 주체가 시세의 80% 

선까지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운

영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임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운영주체들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들에

게는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였다(오도영 외, 2015). 그러나 이러한 연립정권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로 정부의 역할을 이관시키는 방

법으로 복지국가의 해체를 정당화하는 탈정치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많

은 비판을 받고 있다(Jacobs & Manzi, 2013). 이와 더불어 지방주권법의 도

입과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종신 거주권 대신 2～5년마다 갱신되는 거주

권을 부여하였으며, 주거급여의 상한선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그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연립정권의 

주택정책 개혁은 많은 문제의 소지를 담고 있다(McKee, 2015). 또한 이러

한 정책은 지리적 불균형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도 비판을 받는다(ibid.).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으며 주택의 양보다는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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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려가 중요시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는 2015년 8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제정하며 저렴주택의 공급을 점차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3년 제2차 장기(2013～

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연간 1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

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는 현재 제반 여건상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

로 어려운 상황이다(김근용 외, 2015; 박은철 외, 2017). 정부는 공공임대주

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영리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

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영역 주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진행되어온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공임대주

택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현재 영미 권에서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는 금융화(financialization) 개념을 활용하여 2010년부터 영

국에 도입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등장 배경과 그 내용을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화에 대한 여러 논의를 살펴보고, 각종 통계와 

정부 및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더불어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지역사

회·지방정부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 주택

조합 및 민간 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진행한 인터뷰를 활용하여 저렴주택

의 도입 배경 및 성과를 알아본 뒤,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한 후, 마지막으

로 한국의 저렴주택 정책의 운영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금융화(Financialization) 개념에 대한 논의

1) 금융화 개념의 부상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영미 권 및 유럽 대륙의 

사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금융 자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화(financialization)’ 개념이 새롭게 부상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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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금융화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다소 

논쟁적이나, 금융화는 세계화와 더불어 최근 20～30년간 진행된 자본주

의의 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스 출신 경제학자 코

스타스 라파비차스에 따르면 금융화는 제조 분야의 이익률 저하를 금융 

이익을 통해 상쇄하려는 시도로, 금융화는 일시적으로 경제위기를 지연

시키는 역할을 하나 궁극적으로 금융이익 자체가 위기의 원인이 되는 현

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Lapavitsas, 2011).

금융화 개념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실물생산 없이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의제(fictitious)자본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고 있다

(Lapavitsas, 2009). 판 데르 즈반(van der Zwan, 2014)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진행 중인 금융화의 양상을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양상으로는 비금융기관이 생산 활동

이 아닌 금융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새로운 축적 체계의 등

장을 들 수 있으며, 그 두 번째 양상으로는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지배구

조 등장을 통해 노동자들이 점차 경영참여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마지막 양상으로는 일상생활의 금융화를 통해 금융화를 이해하려

는 접근이 있다. 이는 앞선 두 가지 양상이 합쳐져 개인과 가정의 영역까

지 금융화가 진행되는 현상으로, 저렴주택 제도의 등장과도 밀접한 연관

이 있다.

일상생활의 금융화는 금융화의 사회문화적 측면에 주목하여 저소득층

과 중산층 가구의 생활이 연금, 모기지, 보험 등을 통해 점차 금융시장과 

연계되고, 교육, 건강, 일반적 소비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은행에 의존도

가 점차 커지는 현상을 뜻한다(Lapavitsas, 2011; van der Zwan, 2014; 김용창, 

2017).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잉여가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

니라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자산을 전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주식

시장 등에 재투자한다(Lapavitsas, 2011). 라파비차스는 구조적으로 노동자

의 근로소득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이러한 현상을 ‘금융착취(financial 

expropriation)’라 정의하고 있다(Lapavitsas, 2009). 일상생활의 금융화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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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탈피하여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을 당연시 하게 되며, 개인 또는 가정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산에 대

한 투자를 통해 금융시장에 참여를 강요받게 되고, 그 결과 일상생활에 

대한 금융의 지배가 점차 강화된다(Martin, 2002). 특히 더욱 복잡해지는 

금융시장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정보가 없는 개인들은 이 과정에서 더욱 

쉽게 위기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개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집합적

으로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van der Zwan, 2014).

한국 역시 다양한 측면의 금융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박찬웅 외, 

2017; 박찬종, 2017). 특히 일상생활의 금융화 측면에서 영미권의 금융화 

논의와 유사하게 2000년대에 들어 일상생활에서 금융의 비중이 다방면

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최철웅, 2015; 황규성·이재경, 

2014). 특히 최철웅(2015)은 교육, 건강 등 재생산과 관련된 영역들이 금융

적 수단을 통해 영위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황규성·이재

경(2014)은 금융화 과정 속에서 소득불평등과 주택불평등이 심화되는 과

정에 주목하였는데, 실질임금이 정체되며 개인들이 고위험·고수익 자산

을 추구하며 중산층을 중심으로 투기적 투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재테크의 대중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부채를 통한 주택 투자를 기반으

로 자산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이 더욱 일반화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 과정 속에서 하우스푸어가 탄생하고 보증부 월세가구의 비중이 증가

하는 등 계층 간 불평등이 확대재생산 되는 반면, 가난과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았다(황규성·이재경, 

2014). 한편 송제숙(Song, 2012)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이미 계

(契)와 같은 비공식 금융이나 주택의 미래가치 향상을 전제로 부를 축적

하는 전세 제도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금융화가 진행되어온 상황에서 전

지구적 금융화의 영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의 일상생활의 실천을 변

형시켰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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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화와 도시공간

금융화 과정은 도시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판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Harvey, 1982: 321)는 1982년에 저술한 ‘자본의 한계’에서 

힐퍼딩의 ‘금융자본’ 개념을 검토하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모순을 내재화 하는 과정에 그쳐 자본주의의 모순

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힐퍼딩의 금융자본은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 보았다. 대신 하비는 의제자본의 역할에 주목하여, 자본주의

의 진화 과정에서 불가역적으로 복잡한 신용 제도와 의제자본의 탄생한

다고 보았고, 특히 마르크스의 토지지대(ground rent)에 대한 개념을 받아

들여 토지 소유권이 교환 가능한 재화의 성격을 가지며 생산에 직접 관

여하지 않고 잉여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토지를 의제자본의 한 종류

로 보았다(Harvey, 1982: 36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토지시장은 일반적

인 노동을 통한 생산과 유사하게 투기적 자본을 끌어들여 자본의 순환을 

통해 잉여가치를 창출하게 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토지는 순수한 

금융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Harvey, 1989). 다만 지주는 미래의 지대와 

토지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지

는 다른 금융자산과는 구별된다(Harvey, 1982: 368). 하비의 주장에 따르면 

토지는 자본주의 하에서 태생적으로 금융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도시는 

자본순환 과정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미래 수익을 증가시키

는 방향으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며 발전하게 된다.

하비의 이러한 금융화와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개념은 앞서 언급한 

1990년대 이후 목격되는 전 지구적 금융화 과정과 어떠한 연관점이 있을

까? 이에 대한 단서는 앙리 르페브르(Lefebvre, 1991)의 󰡔공간의 생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르페브르는 부동산과 건설 활동 영역이 더 이상 자본의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순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과정은 시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전 지구적으로 진

행된다고 주장하였다(Lefebvre, 1991: 335). 또한 자본의 순환 과정을 원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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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하기 위해 부동산은 토지와 공간이 결합하여 점차 거래가 가능한 상품

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Lefebvre, 1991: 337). 로버트 뷰레가드(Beauregard, 

1994)는 이러한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1980년대 초중반 미국의 건설업 

호황을 분석하였는데, 생산영역의 잉여 자본이 건설 부문으로 투자되었

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건설 부문이 점차 투기적 자본

에 의해 지배 받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케빈 고담(Gotham, 2006; 2009)은 

최근 20～30년간 자산 유동화를 통해 국경을 넘어선 부동산 투자가 급증

하였음을 보였고, 브렛 크리스토퍼스(Christophers, 2011)는 2000년 이후 영

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생산 부문에서 건설 부문으로 자본 전환이 진행되

는 과정을 증명하여 금융화 과정을 통해 공간의 상품화가 심화되고 있음

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은 도시의 거대 지주화 과정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진다(김용창, 2017). 하비와 르페브르의 이론을 바탕으

로 한 이러한 연구들은 금융화와 도시화가 구조적으로 연계된 자본주의 

축적 과정인 것을 보여준다(Moreno, 2014).

한편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도시공간의 금융화 과정의 가장 큰 피

해자는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이다(Harvey, 2008; Moreno, 2014). 이러한 

현상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미국 투기자본

의 주도 아래에 주택을 매개체로한 자산유동화 과정이 심화되며 주택이 

점차 고위험 상품이 되었고, 금융화는 그 위험성을 전 세계로 분산시켰

다(Harvey, 2008). 그러나 하비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궁극적인 자본주

의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으며, 그 위기의 결과로 가장 심각

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미국 도시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었다

(Harvey, 2008). 알버스(Aalbers, 2008)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화가 지역 수준과 세계적 수준의 연계뿐만 아니라 금융과 건조환경

과의 연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러한 과정의 중심에는 주택

이 있었다. 이러한 주택의 금융화는 일반주택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

한 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에서도 주택의 금융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Fields, 2015; Soederber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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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영국에서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유산인 

공공임대주택이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주택정책

의 개혁으로 인해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현재 주거복지 정책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례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금융화 과정 속에서의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제도

1) 저렴주택의 등장

영국의 주택정책은 2010년 보수당 주도의 연립정권 수립 이후 큰 변

화를 경험하게 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중앙정

부의 재정위기를 부각시켜 재집권에 성공한 보수당은 지방주권법 및 복

지개혁법을 통해 주거복지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인과 지역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주거정책 개혁을 적극적으로 실행하

였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및 민간으로의 주거복지 기

능 이관, 공공임대주택 개념의 확장을 통한 형식적 주거복지 확충, 그리

고 수요자 측면의 주거복지 축소 등을 들 수 있다(오도영 외, 2015). 특히 

공공임대주택 부분에서는 ‘저렴주택’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존

의 사회임대주택(social rented housing) 중심의 공급에서 벗어나 부담 가능 

임대주택(affordable rent housing), 분양 저렴주택(affordable home ownership) 등 

다양한 종류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저렴주택의 개념이 영국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우선 살펴보면, 

신노동당 시기에 처음 이러한 개념이 도입되어 연립정권 아래에서 본격

적으로 공급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지방정부부의 전신인 

환경·교통·지역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에

서 1998년 회람된 ｢도시계획과 저렴주택(Circular 6/98 ‘Plann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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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ordable Housing’)｣과 2000년 발표한 ｢도시계획 정책가이드 3호 주택편

(Planning Policy Guidance 3: Housing, PPG 3)｣에 이미 정부 보조금을 통해 건

설되는 저비용 분양주택이 저렴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DCLG, 

2002). 그러나 2000년대 초반까지 저렴주택은 일반적으로 지역 시세의 

40～50%선에서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는 사회임대주택으로만 인식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관련 정책 또한 사회임대주택의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

져 있었다(DCLG, 2002). 이후 신노동당 정권은 도시재생사업의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여 저렴주택에 대한 개념의 확장을 추진하였다(DCLG, 

2002). 이에 따라 2006년 지역사회·지방정부부가 발표한 저렴주택 공급

정책에서는 저렴주택의 정의가 대폭 확대되었는데, 저렴주택을 사회임

대주택(social rented housing)과 매개형 저렴주택(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으로 크게 구분하고, 매개형 저렴주택은 매개형 임대주택(intermediate rent-

ed), 할인주택, 지분공유(shared equity) 주택, 분할소유(shared ownership) 주택

으로 분류하였으며, 정부의 보조금 없이 공급되는 저비용 주택 또한 저

렴주택으로 간주하였고, 영리법인 역시 저렴주택의 공급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DCLG, 2006). 이후 이러한 정의는 ｢2008

년 주택 및 재건축법(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에서 법제화되었

다. 그러나 신노동당 집권 말기에도 매년 3만 호 이상의 사회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등 신노동당 집권기간인 1997년부터 2010년까지 공급된 전체 

저렴주택 중 65.1%가 사회임대주택이었음을 감안해볼 때 여전히 사회임

대주택이 저렴주택 공급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그림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렴주택의 정의는 2010년 연립정권 집권 이후 다시 한 번 확대되었

다. 2011년 11월 발표된 ｢잉글랜드 주택 전략(Laying the Foundations: A 

Housing Strategy for England)｣ 보고서는 영국 경제가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면서, 이를 해결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택의 자가 보유율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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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6/2017년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공급된 주택만 집계.

자료: DCLG (2017a; 2017b).

<그림 1> 1991년 이후 저렴주택 공급 현황

임으로써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DCLG, 2011a).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부담 가능 임대주택(affordable rent housing) 등 새로운 개념의 

저렴주택들을 도입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정부의 예산을 줄이면서도 민

간 영역에 의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목표하였다. 오늘날 영국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저렴주택의 범주를 더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사회임대주택(social rent)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인식되던 사회임

대주택은 연립정권 출범 이후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 그 주요 특징

이다. 2015/16 회계연도1)에 잉글랜드에서 착공된 사회임대주택은 950호

에 그쳤다(DCLG, 2017a). 한편 별다른 기준이 없이 임의적으로 책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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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회주택 임대료를 지역 내 소득과 주변 지역의 시세, 주택의 크기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한 사회주택 임대료 조정이 신노동당 집권 당시인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2015/16년 기준 잉글랜드 전체 주택 

기준 사회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민간임대 대비 55.8% 선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Adam et al., 2015).

• 부담 가능 임대주택(affordable rent)

부담 가능 임대주택의 경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새로운 공

공임대주택의 유형으로, 시세의 40～50%선에서 임대료가 책정된 사회임

대주택과 달리 임대료를 지역 시세 기준 최대 80%까지 책정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얻

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각자의 필요와 경

제상황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와 더불

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업체가 기존의 사회임대주택보다 더 높은 임대료

를 징수함으로써 주택공급업체의 수익을 증대시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축소함과 동시에 민간영역에 의해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목표하였다.

영국 정부가 2011년 발간한 부담 가능 임대주택 제도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56,000호의 부담 

가능 임대주택과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DCLG, 

2011b). 이는 사회임대주택만을 건설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이후 2011/12년부터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me Programme)이 실행되며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 첫 해 동안 8,873

호의 부담 가능 임대주택이 착공되었고, 2014/15년에는 40,830호가 공급

되는 등 부담 가능 임대주택이 현재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주류를 차

지하게 되었다.

1) 영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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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형 임대주택(intermediate rent)

신노동당 시절에 도입된 매개형 임대주택은 부담 가능 임대주택과 동

일하게 시세의 80% 선까지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주택으로, 초기에

는 간호사나 경찰관 등 필수인력(key worker)을 중심으로 입주 권한이 주

어졌으나, 현재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가진 가구라면 입주 신청이 가능

하다. 이 제도는 종신계약이 아닌 단기 임대차 계약만 가능하다는 점과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담 가능 임

대주택과 구분된다. 정부는 매개형 임대주택 제도를 주택의 자가 보유로 

가는 중간단계로 활용하고 있으며, 구매조건임차(Rent to Buy) 형식으로 

최대 5년간 거주 후 분할소유나 전체 매각을 통해 거주자가 주택을 매입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 지분대출 주택(equity loan)

분양 저렴주택(affordable home ownership)의 경우 지분공유 주택과 기타 

저비용 주택을 포함하는 용어로, 연립정권이 자가 보유 촉진 정책을 시

작한 이후 꾸준하게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분양주택은 매개형 

저렴주택(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또는 저비용 내 집 마련 정책(low 

cost home ownership)으로 분류되었으나, 연립정권 출범 이후 저렴주택의 

한 종류로서 분류되고 있다. 오늘날 분류에 따르면 1994/95년부터 

2003/04년까지 10년 동안 공급된 저렴주택 중 24%가 분양 저렴주택이었

으나, 이 수치는 점차 증가하여 2004/05년부터 2013/14년까지 공급된 주

택 중 37%가 분양 저렴주택이었다(DCLG, 2017a).

분양 저렴주택 중 ‘Help to Buy’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된 지분대출 주

택은 주택을 처음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구입 희망자가 60만 파운드(10억 

원)2) 이하의 신축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제도이다. 본 제도

2)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선언 이후 1파운드의 가치가 1,500원 이하로 절상되었으

나, 이 논문은 주로 그 이전 시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1파운드를 1,800원으로 환

산하여 그 가치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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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주택구입 희망자는 주택 가격 중 최소 5%의 비용을 보증금으

로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최대 20%까지의 비용을 융자하며, 나머지 75%

의 비용은 주택구입 희망자가 모기지론을 통해 조달하여야 한다. 정부는 

융자금에 대해 초기 5년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6년차 때 융자금

의 1.7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후 매년 소매물가지수(Retail 

Price Index)에 1%를 더한 만큼 인상된 수수료를 징수한다. 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분은 25년 내에 또는 주택을 매각하기 전에 상환되어야 하는

데, 이때 지분의 가치는 상환 당시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

라서 주택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주택보유자는 정부가 보유했던 지분을 

매입 할 때 그 시세차익 역시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 분할소유 주택(shared ownership)

분양 저렴주택 중 분할소유 주택의 경우 연소득 6만 파운드(1억 원) 이

하의 무주택자에게 해당되는 제도로, 주택구입 희망자가 거주 중인 주택 

가치의 25%에서 75% 사이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기지론을 통해 

지불하고 해당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정

부에 계속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구입한 주택은 보유 

형태가 아닌 임대(Leasehold) 형태를 띠게 된다. 본 제도를 통해 주택을 구

입한 소유주는 지분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으며, 지분 전체를 보유하게 

된 경우 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주택을 공급했던 지방정부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매입 권한은 주택 소유주가 주택 지

분을 완전히 취득한 이후 21년 동안 유효하다.

연립정권 등장 이후 저렴주택의 공급 추세는 <그림 1>에 정리되어 

있는데, 사회임대주택의 공급이 두드러지게 감소한 가운데, 부담 가능 

임대주택 중심으로 저렴주택의 공급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주택의 

자가 보유율을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양 저렴주택의 경우 그 

공급이 이전 신노동당 시기와 비교하여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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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주택 공급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 자세히 살펴보도

록 하고, 연립정권의 저렴주택 계획 방법에 대해 더 살펴보면, 우선 신노

동당이 ｢도시계획 정책가이드 3호 주택편(Planning Policy Guidance 3: 

Housing, PPG 3)｣을 대체하기 위해 2006년 발표한 ｢도시계획 정책지침 3

호 주택편(Planning Policy Statement 3: Housing, PPS 3)｣이 연립정권에 의해 

폐지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연립정권은 2012년 국가 

계획정책 프레임워크(NPPF: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를 발표하였

다. 이를 통해 국가, 광역 및 지역 수준의 주택공급 목표와 관련 정책들

이 폐지되고,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방식 및 공급량 등을 지방정부가 자

체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의 인구 증가 추

세와 경제상황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국가와 지방 수준에서 일반주택 및 저렴주택의 공급

과 관련하여 지역별 배분이나 공급방식 등에 대해 개입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는 저렴주택 계획뿐만 아니라 건설과 운영에 관

련된 권한 역시 지방정부에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매년 저

렴주택의 공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에 지급하던 지방정부의 주

택사업회계(Housing Revenue Account)에 대한 지원을 2012년 4월 중단하였

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없이 보유한 

자산과 수익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저렴주택을 공급하게 되었다(DCLG, 

2014). 대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주택사업회계 대출 한도를 연간 1억 

5천만 파운드(2,700억 원)까지 확대 허용함으로써 지방정부가 대출을 활

용하여 유동적으로 저렴주택 공급에 나서도록 유도하였다(진미윤·김수현, 

2017).

영국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책

임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재량에 맞게 저렴주택을 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는 최근부터 다시 저렴주택 건설에 직접 나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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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렴주택 공급 프로그램

연립정권은 2011년부터 4년간 45억 파운드(8.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

여 영국 잉글랜드 전역에 총 15만 호의 저렴주택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이후 2011년 7월 그 목표를 17만 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

년간 18만 3,538호의 저렴주택이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공급되었다

(DCLG, 2017b; HCA, 2011). 이를 위해 2011～15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

을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2015～2018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4

년간 16만 호의 저렴주택을 추가로 공급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주택의 

자가 소유 촉진을 위해 ‘분할소유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을 2016년부

터 도입하여 5년간 15만 3천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자 계획하였

다. 연립정권 이후 운영된 저렴주택 공급 프로그램들의 주요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1~2015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

2010년 12월 그 내용이 처음 발표된 2011～2015 부담 가능주택 프로

그램(2011～2015 Affordable Homes Programme)은 연립정권이 저렴주택 건설

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주요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지방정부부 산하 

주택커뮤니티청(Homes and Communities Agency, 이하 HCA) 주관으로 진행

된 이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8억 파운드(3.2조 원)의 자금 

지원을 통해 8만 호의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다. 이미 신노동당이 진행했던 23억 파운드(4.1조 원) 규모의 저렴주택 사

업인 국영 저렴주택 프로그램(National Affordable Housing Programme 2008～

11: NAHP)3)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6만 7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

3) 이 논문에서 사회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신노동당의 저렴주택 사업은 ‘저렴

주택 프로그램’으로 번역하였으며, 사회임대주택의 공급을 배제하고 부담 가능 

임대주택과 분양 저렴주택 중심으로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연립정권의 저렴주택 

프로그램은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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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CLG(2017a; 2017b).

<그림 2> 저렴주택의 공급 구성(1991～2017)

었으므로, HCA의 지원을 통해 총 17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

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저렴주택은 여러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포괄

적인 개념이나 2011～2015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2011～2015 Affordable 

Homes Programme)은 부담 가능 임대주택과 분양 저렴주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었고, 따라서 사회임대주택의 건설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

고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저렴주택은 <그림 2>

와 같이 부담 가능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이 진행 중에 있다.

앞서 언급한 연립정권의 도시계획 방침에 따라 HCA는 저렴주택을 지

역 단위로 배분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2011～2015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

램을 통해 HCA가 제공하는 금융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주택공급업체

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HCA가 요구하는 주택공급 기준에 상응하는 제안

서를 제출하고 HCA가 이를 심사하여 주택공급업체들에게 금융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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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공급업체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HCA, 2011: 8).

① 기존의 사회임대주택을 부담 가능 임대주택 등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주택공급업체의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주택공급업체의 대출 

한도를 증가시킴.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하게 될 주택을 담보

로 대출 한도를 증가시켜 주택공급업체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함.

② HCA의 자금지원

③ 기존의 사회주택 임대료 및 매각 수익, 수익용 주택 분양 수입, 도시

농촌계획법 제106조 보조금 등을 활용

④ 기타 자금 및 공공부지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는 방법

이러한 지침은 주택공급업체가 HCA의 자금지원과 더불어 사회임대

주택의 용도변경과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변화가 이루어

졌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립정권의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은 부담 가

능주택의 공급이 진행되며 사회임대주택 재고의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되

었다. 그 규모를 더 살펴보면, 2011～2015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을 통

해 총 143개의 업체가 금융지원을 받았으며, 잉글랜드 전역에서 총 

88,343호의 저렴주택이 공급된 반면 본 프로그램을 위해 부담 가능 임대

주택으로 변환되거나 매각된 사회임대주택의 수는 75,228호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CA, 2014a; Wilcox et al., 2015). 본 프로그램을 통해 공

급된 부담 가능 임대주택이 70,724호임을 감안해볼 때 결과적으로 부담 

가능 임대주택의 신규 공급을 위해 같은 수의 사회임대주택을 없앤 것과 

같은 셈이다. 따라서 연립정권의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

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사회임대주택의 수의 감소로 이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4) 런던 지역 제외.



금융화(financialization) 과정 속에서 본 영국의 저렴주택 제도  67

중앙정부는 주택공급업체가 보유한 자산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저렴주택 1호당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의 수준을 대

폭 감소시켜 더 적은 예산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하였으나 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신노동당 정권의 2008～2011 국

영 저렴주택 프로그램에서는 주택 1호당 5만1천 파운드(9,200만 원)의 보

조금이 지급된 반면, 2011～15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에는 그 보조금이 

18,852파운드(3,400만 원)로 보조금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Wilcox et al., 2015). 그 결과 2011～2015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

램은 신노동당의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14% 수준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을 운영하였으나 공급은 38% 밖에 달성하지 못하여 정부의 예산 감축에

는 성공적이었으나 저렴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 1호당 건설비가 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보조금이 감소된 만큼 주택공급업체가 자체적으로 대

출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택공급

업체에게 돌아가는 재정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myth, 2015).

마지막으로 기존의 사회임대주택 재고를 활용하여 부담 가능 임대주

택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3분의 2가 주거급여 수혜자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지출에 막

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시세 대비 50% 선인 사회임대주

택의 임대료 대신 80% 선인 부담 가능 임대주택 6만 8천 호를 추가로 

공급할 경우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가 향후 30

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주거급여가 현재가치 기준 5억 6천만 파운드(1

조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DCLG, 2011b). 한편 이와 별도로 영국 정부는 

‘일반공제(Universal Credit)’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 제도에 전반적인 개

혁을 통해 주거복지를 축소하려는 전 방위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영국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를 축소함으로써 저렴주택의 높

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궁극적으로 거주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오도영 외, 2015).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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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다루도록 한다.

(2) 저렴주택 보증 프로그램

영국 정부는 더 많은 저렴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2011～2015 부담 가

능주택 프로그램과 더불어 저렴주택 보증 프로그램(Affordable Homes 

Guarantees Programme)을 2013년 초부터 도입하여 2016년 3월까지 운영하

였다. 2012년 제정된 ｢기반시설(금융지원)법(Infrastructure (Financial Assistance) 

Act 2012)｣은 정부가 민간 개발업체와 주택조합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정부가 직접 금융지원

을 하는 대신 주택공급업체에 대출보증을 제공하여 주택공급업체가 낮

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저렴주택뿐만 아닌 일반 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주택공급업체에 총 100억 파운드(18조 원)에 달하는 채무에 대한 보

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2억 2,500만 파운드(4천억 원)의 

자금을 저렴주택 건설에 지원하여 2015년에 1만 5천 호의 저렴주택이 

추가로 착공되고자 목표하였다(Wilson, 2017). 그 결과 45개를 대상으로 

총 20억 파운드(3.6조 원)에 대한 정부의 보증을 통해 2.89%의 이자율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총 1만 9천 호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 것으로 조

사되었다(Inside Housing, 2015a).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된 주택은 임대 및 

분양 저렴주택이었으며, 사회임대주택은 제외되었다. 2015년 총선을 통

해 단독집권에 성공한 보수당은 자가 소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렴주택 보증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다(Inside Housing, 2015b).

(3) 2015~2018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

영국 정부는 2013년 예산연설에서 2015년 4월부터 향후 3년간 정부예

산 33억 파운드(5조 9천억 원)를 집행하여 200억 파운드(36조 원)의 민간투

자를 유치함으로써 총 16만 5천 호의 저렴주택을 공급하기로 발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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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 2015～2018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29억 파운드(5조2

천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며 HCA가 17억 파운드(3조 6백억 

원)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런던 지역에 투입되게 되었다.

2015～2018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은 주택공급업체가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기 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1단계와 유사한 점을 보인다. 기

존의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 입찰 방법이 있

다는 점인데, 첫 번째 방법은 확정형(firm scheme only route)으로, 기존과 동

일하게 해당 프로그램 기간 동안 전체 공급 물량을 확정하고 입찰에 지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혼합형(mixed route)으로 공급 목표의 일부

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게 되는 입찰 방법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했었던 주택공급업체는 2단계 프로그램 입찰 시 후반기

에 공급될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공급 의무가 없이 단순 제안 형식으로 

입찰을 제안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HCA는 프로그램 중간 시점에서 

각 주택공급업체의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

게 된다. HCA는 그 1단계로 8억 8,600만 파운드(1,595억 원)를 지급하여 

43,821호의 주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런던의 경우 4억 파운드(727억 원)를 지급하여 18,034호의 저렴주택을 공

급코자 하였다(HCA, 2014a; GLA, 2014). 한편 주택 1호당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은 당초 예상했던 17,400파운드(3,132만 원)에서 25,284파운드(4,551

만 원)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1단계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

은 사회임대주택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 상황에서 점차 가치가 낮은 사

회주택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

된다(Wilcox et al., 2017). 이러한 사업구조는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의 장

기적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이와 별도로 영국 정부는 분양전환 임대주택(Rent to Buy) 제도를 2015

년부터 도입하여 2년간 4억 파운드(7,2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

택공급을 추가로 증가시키고자 하였다(HCA, 2014b). 이 프로그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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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된 주택은 완공이후 최소 7년간 부담 

가능 임대주택으로 임대되게 된다. 7년 후 주택건설업체가 정부 지원금

의 상환을 완료한 이후에는 주택건설업체가 해당 주택을 자유롭게 매각

하거나 일반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

의 자금 지원을 받아 부담 가능 임대주택을 건설한 주택건설업체는 해당 

지원금을 분양 전환 여부에 상관없이 16년 내로 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 영국의 주택정책이 점차 자가 소유 중심으로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4) 2016~2021 분할소유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

2015년 5월 총선을 통해 단독집권에 성공한 보수당은 주택의 자가 소

유에 초점을 맞춰 기존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특히 캐머런은 총선 승리 후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기존의 저렴주택 

정책이 임대주택의 공급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정책이 기만적이

었다고 주장하며, 자가 소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

을 선언하였다(Guardian, 2015a). 그 결과로 기존의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

램을 개선하여 분양주택의 공급에 초점을 맞춘 2016～2021 분할소유 부

담 가능주택 프로그램(2016～2021 Shared Ownership and Affordable Homes 

Programme: SOAHP)이 탄생하였다. 2016년 4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47억 파운드(8.5조 원)의 정부 지원금을 통해 최소 13만5천 호의 분할소

유 주택과 1만 호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목표하였다(Wilcox 

et al., 2017). 이에 따라 기존의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은 예산의 절반인 

15억 파운드만을 집행한 채 중단 위기를 맞이하였었으나, 유럽연합 탈퇴 

찬반투표 이후 다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여 부담 가능 

임대주택의 공급은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다(HCA, 2017a).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저렴주택이 영국 정부의 매우 정치적인 사안임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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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렴주택 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의

3절에서 살펴본 저렴주택 제도의 다양한 측면은 이러한 제도가 금융

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2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융화는 사회의 거시적 변화 과정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에서 금융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

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저렴

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금융화 개념과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저렴주택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택조합 및 

개인에게 금융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저렴주택 제도

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저렴주택의 금융화

저렴주택의 금융화 과정이 각 층위별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

보면, 우선 중앙정부의 경우 그 역할이 점차 금융기관과 유사하게 변화

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렴주택의 향후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량과 공급 위치를 정하는 역할을 지

방정부와 민간 영역에 이관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은 시장금리와 유사하

게 주택공급업체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역할로 한정되어진다는 점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분할소

유 주택의 경우 정부가 주택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며 주택 보유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징수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을 통한 이익을 주택 보

유자와 공유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수록 임대수익 

및 향후 지분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중앙정

부의 역할이 금융이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업자와 그 성격이 유

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크리프너(Krippner, 2005)가 

언급한 새로운 축적체제의 등장을 통한 금융화의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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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노동자와 개인가구들에 대한 착취를 통해 금융자본의 소유주

(rentier)와 금융기관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저렴주택 제도의 도입에 중앙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금융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모레노(Moreno, 2014: 

254)가 강조한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각종 규제 개혁을 통

해 일상 영역과 비영리 영역에 금융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사회자본의 민

영화를 통해 자산기반 복지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국가가 금융화 과정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복지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한 의도 또는 정치적인 의도가 주요 원인이 있다고 여

겨진다. 금융화 과정에서의 국가의 강력한 존재는 근로복지국가(workfare 

state)의 등장과 신자유주의의 부상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브

레너(Brenner, 2002)와 제솝(Jessop, 1999)의 주장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주택사업회계를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주택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을 하게 되

어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특히 

주택사업회계를 위한 대출한도5)를 완화해주며 지방정부가 금융기관으

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을 공급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

부가 지정한 대출한도는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려는 지방정부에게는 

여전히 규제로 작용하여 일부 지방정부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Smith Institute, 2013). 또한 주택공급업체들과 유사하게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해 본래의 주택사업회계 재편 취

지였던 장기적 사업계획과 자금조달을 어렵게 한다. 특히 영국 정부는 

2015년 7월 향후 4년 동안 사회임대주택 임대료를 매년 1%씩 인하할 것

을 발표하여 지방정부의 주택사업회계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정부의 임대료 수입은 26억 파운드(4.7조 원)에 달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ublic Finance, 2015).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사회임

5)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입을 담보

로 금융기관에서 주택공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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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택 입주가구와 주택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연금부에게 환영 받는 정

책이 될 수 있으나, 그 여파는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주택

재고를 지속적으로 보수해야 하는 지방정부에게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

다(Guardian, 2015b).

공공임대주택 매입우선권(Right to Buy) 제도 역시 지방정부에게 큰 부

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거

주자에게 최대 70%까지 주택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한 후 얻은 수익을 절

반씩 나눠가지게 되는데, 지방정부는 주택 한 채를 매각할 때마다 부담 

가능 임대주택 한 채를 추가로 공급해야 되는 의무 역시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할인 판매된 주택 매각대금의 절반으로 주택 한 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일부 지방정부는 그 수익 전부를 중앙정부에 반환하여 주

택 공급의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Guardian, 2015c). 이

는 매입우선권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임대주택의 재고가 감

소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여 추가적인 공공임

대주택의 공급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이 있다. 앞서 언

급한 일상생활의 금융화 측면과 유사하게 지방정부 역시 독립된 주체로

서 자산의 최적화된 활용을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참여를 강요받고 있다

는 점에서 지방정부 역시 금융화 현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공급업체의 경우에는 기업가적 자세로 시장에 참여하고, 금융시장

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금융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립정권의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은 기존에 주택공

급업체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적은 정부 보조금으로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었다. 따라서 주택공급업체는 

기존의 사회임대주택 재고를 활용하여 최대한 사업자금을 조달하여야 하

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주택공급업체에게 기업가적 자세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Financial Times, 2015). 이에 따라 주

택공급업체는 미래 임대료 수익과 기존 자산 등을 담보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에 비영리·비금융 영역으로 여겨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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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업체들이 금융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받게 되는 

금융화 과정 속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야의 재편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

다. 주택공급업체는 대출한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회임대주택을 매각

하는 등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게 되는데 이는 본래의 목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제공보다 자산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추진하는 금융화 경향과도 상당히 흡사

한 모습을 보인다(Smyth, 2015). 특히 주택공급업체가 자산 가치를 극대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을 퇴거시키거나 기존의 공동

체를 파괴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편 현재 2017년 3월 기준 233개의 대형 등록 주택공급업체의 채무

는 718억 파운드(129조 원)에 달하며, 이는 3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21% 증가한 수치이다(HCA, 2014c; 2017b). 주택공급업체의 금융시장 의존

도가 높아지며 공공임대주택이 점차 금융시장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이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으며 2008년 공

공임대주택 1호 당 부채가 처음으로 15,000파운드(2,700만 원)를 넘었으

며, 주택공급업체가 이자를 갚지 못해 주택재고를 매각하는 사태가 계속

되고 있다(Telegraph, 2009). 특히 오늘날 일부 주택공급업체들은 주택과 현

금을 담보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금

융위기와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인한 장기신용비용의 증가로 인해 현재 

관련 손실이 27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더 많은 저렴주택 재

고들이 장기적 재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nancial 

Times, 2015; HCA, 2017b). 특히 주택공급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중앙

정부의 저렴주택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 운영계획 수립이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6)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 역시 정부의 저렴주택 제도의 도입과 복지제

도 개혁을 통해 금융화가 촉진된다. 이는 저렴주택 제도라는 미명 아래

6) 실제로 영국 대형 주택조합의 재정위험 관리 담당자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택

조합운영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적하였다(2014년 11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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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행되는 자가 보유 촉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정부가 추진

하는 자가 보유 정책 중 지분대출 주택의 경우 모기지 대출을 통해서만 

수혜가 가능하고, 분할소유역시 여전히 매월 임대료와 함께 모기지 대출

을 통해 초기 지분을 매입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가정의 금융시장 의존도

를 높이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임대가구 또한 복지제도 개혁과 저렴주

택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통합공제 제도의 일

환으로 기존에 주거급여 수혜자를 거치지 않고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되

던 임대료를 급여 수혜자에게 월급 형식으로 직접 지급함으로써 급여 수

혜자들은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재정을 운용하도

록 요구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임대료가 더 높은 부담 가능 임대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입주자들이 임대료를 체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조

달하기 위해 가구 소비를 줄이거나 금융권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

다. 저렴주택 입주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31%의 가구가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여 부족한 임대료를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 역시 일상생활의 금

융화 과정에서 예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Green et al., 2016).

2) 저렴주택 제도의 한계

저렴주택 제도의 여러 한계를 알아보면, 우선 저렴주택 제도는 공공임

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실제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문제

점이 있다. 2010년부터 도입된 부담 가능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의 산정

공식에 따라 적정 임대료를 계산하게 되는 사회임대주택과 달리 주변 시

세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료가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

서 런던이나 남동부 지역과 같이 민간주택의 임대료가 높은 지역의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담 가능 임대주택은 취약계층, 특히 자

녀가 많은 가구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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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담 가능 임대주택

평균 주당 임대료

(파운드)

시세 대비 비율(%)

런던 197 56

동부·남동부 144 77

중부 117 79

북동부 및 요크셔 107 80

북서부 109 80

남부·남서부 140 79

자료: Wilcox et al., 2017.

<표 1> 2015～2018 부담 가능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 예정인 

부담 가능 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

입 초기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많은 주택공급업체들이 시세의 80% 

수준에서 임대료를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Alakeson, 2011). 실

제로 런던 내 주택조합은 부담 가능 임대주택을 지으면서도 임대료를 시

세의 80%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표 1> 참조). 이에 따라 주택조

합은 정부의 주택건설 보조금이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수입

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상황

을 맞게 되었다.7)

또한 부담 가능 임대주택 제도와 종신거주권 폐지와 같은 연립정권의 

저렴주택 제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주택을 임시적 방편으로 

인식하여 자가 보유 등 민간영역으로의 이전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Scanlon, 2017).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부족 문제의 임시적 

방편일 뿐이며, 사회임대주택 재고가 감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취약계

층의 주거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Williams & Whitehead, 

2015).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사회임대주택 재고의 13.8%에 

달하는 37만 호의 사회주택이 매각되거나 용도변경을 통해 없어질 것으

7) 영국 대형 주택조합의 재정위험 관리 담당자 인터뷰(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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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CIH, 2016).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3분의 2가 주거급여 수혜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

의 복지예산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부담 가능 

임대주택 제도가 지역사회·지방정부부와 노동연금부 간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겪고 있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래의 주거급여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인 정책으

로 여겨졌다. 그러나 정부는 잇따른 복지개혁으로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

키고 주거급여 삭감을 통해 복지예산을 감축하고 저소득층의 공간적 분

리를 가중시키고 있다.8) 이를 위해 정부는 ｢2012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 2012)｣ 등을 통해 주거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이 지

급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의 상한선을 지정하였다. 이는 런던과 같이 임

대료가 비싼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

해 점차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야 함을 뜻한다. 실제로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최대 지급액을 제한하는 지방주택수당

(Local Housing Allowance)을 2011년부터 강화함으로써 2016년 기준 주거급

여로 부담 가능한 런던의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재고 중 36%로 2011년 

기준 75%와 비교하여 민간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급감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이러한 주택들은 대부분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Fenton, 2011). 지방주택수당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

혜자들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15년 11월 영국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거

주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확대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이 제도가 기존 급

여수혜자들에게 모두 적용될 경우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가구당 평

균 1,300파운드(234만 원)의 급여가 삭감되고, 정부는 매년 250억 파운드

(45조 원)에 달하는 주거급여 지출 중 11억 파운드(2조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IFS, 2015). 저소득층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8) 지역사회·지방정부 저렴주택 정책 담당자 인터뷰(201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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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은 앞서 2절에서 다룬 바와 같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공간이 재편된다는 점에서 금융화 개념

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도시 내 공간적 분리는 지방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관련

한 권한이 커지며 더욱 가중되었다. 지방정부는 ｢2011년 지방주권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 중앙정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적으

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입주 대기자 명단을 직접 관리할 수 있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잉글랜드 전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2012년 185만 명에서 2016년 118만 명으로 4년간 무려 36%가 감소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

주 신청기준을 강화함과 더불어 노숙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축소함으로

써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Guardian, 2016). 일례로 런던의 자

치구인 바넷(Barnet Council)의 경우 지역 내 최소 2년간 거주한 가구만을 

신청 대상으로 신청자격을 변경하여 입주 대기자가 16,103명에서 815명

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Guardian, 2016).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

은 런던의 자치구의 민간임대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는 조건은 새로운 저소득층이 지역으로 유

입되는 것을 막는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가 소유 촉진 정책 역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한 의구

심을 품게 한다.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분할소유 프로

그램 중 런던 지역의 경우 연소득 9만 파운드(1억 6,200만 원), 런던 외 지

역의 경우 연소득 8만 파운드(1억 4,4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면 신청이 

가능하다. 2015/2016년 기준 영국 전체 근로가구의 평균 소득은 47,386

파운드(8,530만 원)였으며, 전체 10분위 중 상위 2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

이 70,972파운드(1억 277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볼 때 현재 영국 

정부의 자가 소유 정책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통념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기보

다는 오로지 자가 소유의 촉진에 목적을 둔 정책임을 알 수 있다(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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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CLG, 2017a.

<그림 3>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주택 거주 유형 변화(1981～2016)

2017). 또한 자가 소유 촉진 정책은 이러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

고 주택의 자가 보유율이 점차 하락하는 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

는 가구의 비율과 함께 낮아지기 시작한 잉글랜드 지역의 주택 자가 보

유율은 현재 62.3%로 198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DCLG, 2017a). 

이러한 가구들은 민간임대주택으로 흡수되고 있으며, 현재 민간임대주

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20.4%로, 이는 196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

이다(DCLG, 2017a). 특히 35세 이하 중간소득층9)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거

주하는 가구의 비중의 경우 2000년대까지 40% 이하 수준에서 머물렀으

9) 여기서 중간소득층이라 함은 가구당 소득이 10분위 중 상위 5분위 이하지만 복

지급여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만큼 빈곤하지는 않은 전체 가구 중 약 30%에 

해당하는 가구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Resolution Foundati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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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esolution Foundation, 2016.

<그림 4> 가구소득별 주택 자가 보유율의 변화(1997∼2014)

나, 점차 그 비율이 상승하여 현재 70% 달하는 가구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solution Foundation, 2016). <그림 4>

에 나타나있듯이 35세 이하 중간소득층의 자가 보유율이 눈에 띄게 감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가 소유 촉진 정책은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자본축적 과정에서 ‘생산 없는 이익’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현상을 뜻

하는 금융화는 세계화와 더불어 현대 자본주의의 주도적 과정으로, 이 

논문은 현재 금융화와 관련된 여러 논의를 알아보고, 이러한 과정이 도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금융은 자본주의의 시초부터 존재

해왔지만 포드주의적 축적체제 이후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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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금융화 과정은 사회

의 다양한 층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자본주의의 구조변

화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점차 영향력이 커지는 금융의 

역할과 이로 인해 변화하는 우리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이

론적 틀을 제공해준다. 이는 서구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한국과 같은 발전국가에서 진행된 사회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유용한 

분석 데에 유요한 분석적 틀이 될 수 있다.

금융화는 기존의 비영리·비금융 영역으로 여겨지던 사회의 다양한 분

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역시 금융화의 영향을 받아 

여러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2010년 이후 연립정권이 도입한 저

렴주택 제도를 통해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 되었는데, 그 예로서는 시세

의 80%에 달하는 임대료를 징수하는 부담 가능 임대주택 제도의 도입, 

분양주택을 주거복지의 주요 영역으로 개편, 주택공급업체들을 금융기관

에 더 의존하도록 만드는 정책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복지예산의 지출

을 줄이면서도 주택공급은 최대화 하려는 정부의 다소 비현실적인 정책

은 주택의 자가 소유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복지제도 

개혁 등으로 인해 부담 가능 임대주택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서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 

정부의 중산층 위주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점차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영국이 금융

화 과정을 통해 전 방위적 주거복지 축소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견고한 자산기반 복지 체제를 

형성해왔고, 특히 자가 보유 시장에서도 금융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

다는 점에서 영국의 주택공급 형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는 직접적으로 주거복지에 개입하는 방식이 아닌 대량의 공공택지

를 공급함으로써 민간이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개인과 가정은 이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해오는 방식으로 주거복지를 추진해왔다. 또한 우리

나라 정부는 영국의 상황과는 반대로 오늘날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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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우리나라의 정책입안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오늘날 영국의 공공임대주

택 및 도시정책의 방향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민간 중심의 자가 보유 

추진 정책의 한계점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두 나라 모두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가 심각하게 위

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저렴주택 정책은 그 반면교사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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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ffordable Housing in the UK in the Process of Financialization

Do Young Oh

This paper analyzes Affordable Housing Programmes that implemented as a flag-

ship social housing policy in the UK since 2010 by using the concept of 

‘financialization’.

Financialization is an evolutionary process of contemporary capitalism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fiting without production’ in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which is frequently discussed by urban studies scholars recently. It provides a useful 

analytical framework to understand the present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of 

our everyday lives along with globalization. We now see that non-financial and 

non-profit sectors are increasingly dependent on financial capital through the financi-

alization process. The UK government’s Affordable Housing Programmes are a 

prime example showing how social housing is transformed through the process of 

financialization. The UK government has been restructured its social housing policy 

to reduce welfare budget and to expand homeownership. It is found that under 

this process, the responsibility of welfare is transferred to residents of social housing, 

the private sector, and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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